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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2018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는 투기수요의 차단을 위한 조세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세율과 주택 증여에 대

한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하였다. 이에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부 부동산 보유자들은 절세전략으로 증여를 선

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

소득세의 세율과 주택 증여취득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이 시행되기 직전에 실제

로 주택의 증여건수가 증가하였는지 분석한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음이항회귀분석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으로 인해 증여가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지만 최소자승

법 결과에서는 2019년 6월 1일 직전 3개월(CRA3) 기간에만 증여가 증가한다. 

반면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대폭 인상 및 양도소득세 중과

세 세율이 인상으로 인해 2021년 6월 1일 직전 2개월(CRB2)과 직전 3개월

(CRB3) 기간에 모두 증여가 유의하게 증가한다. 이는 2018년 12월 31일「종합

부동산세법」개정 시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이 비교적 

소폭이었으나 2020년 8월 18일 개정 시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대폭 인상

되고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도 인상되어 증여등기건

수를 증가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20년 8월 1일 직

전 1개월(AT1), 직전 2개월(AT2), 직전3개월(AT3)에서도 증여가 각각 유의하게 

증가하므로 취득세 부담이 상승함에 따라 미리 증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아가 주요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증여등기건수에 미친 영향을 수도권 및 비수

도권으로 나누어 추가분석한 결과에서는 2019년 6월 1일 직전 1개월(CRA1)과 

직전 2개월(CRA2), 그리고 2021년 6월 1일 직전 2개월(CRB2)의 기간에 비수도

권을 중심으로 증여건수가 증가한다. 이는 비수도권 주택의 공시가격은 대부분 

6억원 이하라 증여세 부담 없이도 배우자에게 증여가 가능하므로 나온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세율인상의 경우는 주요 분석결과

와 질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주택소유자들이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절세전략으

로 증여를 활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다주택자의 주택양도를 유

도하기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기대했던 

정책효과를 유도하지 못했음을 입증하였다는 공헌점이 있다.

<주제어> : 증여,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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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8년 이후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자 정부는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차

례에 걸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주택 수요 및 

공급측면으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수요측면에서는 투기수요의 근절, 실수

요자 보호 원칙에 따라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차단에 정책방향이 

집중되었다. 조세정책 측면에서는 투기수요의 차단을 위해 주택에 대한 종

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대폭 인상하였다. 종합부동산세 측면에

서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 및 법인소유의 

주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고가 1주택자의 세율을 인상하였다. 당시 정

부는 두 차례의 「종합부동산세법」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

하였다. 

  첫 번째 인상은 2018년 12월 31일의 개정을 통해서이다. 동 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였다. 납

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제외)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부터 2.7%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였다. 납세의무

자가 3주택을 소유하거나 조정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부터 3.2%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였다.1) 동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었다. 그러므로 

종합부동산세의 특성상 2019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주택을 소유하는 경

우 동 개정규정이 적용되었다. 

  두 번째 개정은 2020년 8월 18일의 개정이며, 동 개정에 따라 2주택이하

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전에 비해 세율이 과세구간별로 0.1%에서 0.3% 소폭 

인상되었다. 반면, 3주택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 종전에 비해 과세구간별

로 세율이 0.6%에서 2.8% 대폭 인상되었다. 한편 동 개정에 따라 법인의 

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개정 전

에는 개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개정에 따라 법인이 2주택 이하

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3%의 

1) 구「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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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세율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

우에는 6%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2) 한편, 동 개정으로 법인에 대하여는 

세부담 상한규정이 배제되어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대폭 증가가 예상

된다.3) 2020년 8월 18일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이후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므로 종합부동산세의 특성상 2021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주택을 소유하는 자부터 동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주택자가 대폭 인상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는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상하였다. 2020

년 8월 18일 「소득세법」개정에 따라 2년미만의 단기보유 주택 등의 양도

소득세 세율이 인상되었으며,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인상

되었다. 개정전에 2주택자의 양도에 대하여 10%, 3주택이상에 대하여 20%

의 추가세율이 적용되던 것이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각각 20%

와 30%의 추가세율이 적용되었다.4)

  정부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세율의 인상과 더불어 

다주택자 및 법인사업자들의 주택 양도를 유도하고자 주택 증여에 대한 취

득세율을 대폭 인상하였다. 구체적으로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 개

정을 통해 다주택자 및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증여를 통한 주택

의 취득 시 세율을 대폭 인상하였다.5) 이에 따라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

택취득에 대해서는 8% 또는 12%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조정지

역 내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의 취득세 세율이 

개정전 3.5%에서 12%로 대폭 인상되었다. 동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2일

2) 「종합부동산세법」 (2020. 08. 18. 법률 제17478호 일부개정, 2021. 01. 01. 

시행) 제9조 제2항.

3) 「종합부동산세법」 (2020. 08. 18. 법률 제17478호 일부개정, 2021. 01. 01. 

시행) 제10조.

4) 다만, 최근 추가세율이 유예되었지만 데이터 추출의 한계로 인해 본 논문의 연

구기간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로 하며, 그 이후는 향후 연구과제로 삼는다.

5) 「지방세법」 제13조의 2, 동 개정규정은 제13조의 2를 신설하여 중과세 세율

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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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시행한다. 이러한 증여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은 보유세 및 양

도소득세 세율인상에 따라 주택소유자들이 양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함으로

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서의 정책효과가 약화되는 것을 우

려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절세전략

들이 제시되는데, 그 전략 대안으로는 계속 보유, 양도, 증여 등이 고려될 

것이다. 주택 소유자들은 절세전략을 선택함에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세금효과를 고려할 것이다. 부동산시장 전망에 따라 계속 보유를 

선택한 소유자들은 보유세나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를 

고려할 것이다. 또한, 증여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게 되면서 증여를 

고려하는 소유자들은 취득세의 중과세가 시행되기 전에 증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의 강화는 다주택

자 등의 주택 양도를 유도하고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기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주택소유자들이 양도

보다는 증여를 선택한다면 매물잠김현상으로 인하여 부동산시장안정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주택보유세,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부담의 증가가 증여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강화된 종합부동

산세 세율인상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이 시행되는 최초 과세기준일 

직전에 주택의 증여건수가 증가하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주택 증여에 대

한 취득세 세율인상이 시행되기 전 주택의 증여건수가 증가하는지를 조사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정운오·박성욱·이성실(2008)의 논문에서 사용된 

연구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7개 광역시도의 월별 증여등기건수를 이용한다.6)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에서 연구의 목적을 살펴보고 제

Ⅱ장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제도적 배경을 기술한다. 제Ⅲ장에

6) 한국부동산원(https://www.reb.or.kr/)을 통해 입수한 자료는 2021년까지이며, 

세종시의 자료는 2012년 7월부터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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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실

시하고 그 분석결과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 결론을 맺고 본 

연구결과 제도적 시사점과 한계점을 기술한다.

Ⅱ. 제도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제도적 배경

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인상 

 2018년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자 정부는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였는데 2018년 12월 31일 「종합부동산세

법」 개정 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

록 하였다. 동 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제외)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부터 2.7%의 초과누진

세율을 적용하였다. 납세의무자가 3주택을 소유하거나 조정지역 내 2주택

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구간별로 0.6%부터 3.2%의 초과누진세율을 적

용하였다.7) 동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 적용된다. 그러므로 종합부동산세의 특성상 2019년 6월 1일 현재 과

세대상 주택을 소유하는 자부터 동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 후 계속되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가격 안

정화를 위해 이른바 7.10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다. 동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8월 18일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행과 같이 인상하였다. <표 1>과 

같이 2주택이하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전에 비해 과세구간별로 0.1%에서 

0.3% 소폭 인상되었다. 반면, 3주택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종전에 비

해 과세구간별로 0.6%에서 2.8% 대폭 인상되었다. 동 개정에 따라 다주택

자들의 보유세부담이 종전에 비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7) 구「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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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020년 8월 18일 개정으로 법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개정 전에는 개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

하였으나 개정에 따라 법인이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3%의 단일세율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하

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6%의 단일세율이 적용된

다.8) 한편, 동 개정 시 법인에 대하여는 세부담 상한규정이 배제되도록 

하여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액이 대폭 증가하였다.9) 2020년 8월 18일 개

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그

러므로 종합부동산세의 특성상 2021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주택을 소유

하는 자부터 동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주택자가 대폭 

인상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거나 증여해야 한다.

<표 1> 2020.8.1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변경

과세표준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개정전 개정후 증가율 개정전 개정후 증가율

3억원 이하 0.5% 0.6% 0.1% 0.6% 1.2% 0.6%

3억원초과 6억원이하 0.7% 0.8% 0.1% 0.9% 1.6% 0.7%

6억원초과 12억원이하 1.0% 1.2% 0.2% 1.3% 2.2% 0.9%

12억원초과 50억원이하 1.4% 1.6% 0.2% 1.8% 3.6% 1.8%

50억원초과 94억원이하 2.0% 2.2% 0.2% 2.5% 5.0% 2.5%

94억원초과 2.7% 3.0% 0.3% 3.2% 6.0% 2.8%

  

 *자료: 「종합부동산세법」(2020. 08. 18. 법률 제17478호 일부개정, 2021. 01. 

01. 시행) 제9조 제1항.

8) 「종합부동산세법」(2020. 08. 18. 법률 제17478호 일부개정, 2021. 01. 01. 

시행) 제9조 제2항.

9) 「종합부동산세법」(2020. 08. 18. 법률 제17478호 일부개정, 2021. 01. 01. 

시행)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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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주택 양도소득세 세율의 인상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시장의 상황에 따라 자주 개정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 또는 부동산시장 수요진작을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빈번

하게 이용해 왔다. 특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완화 또

는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과 공제율의 조절, 양도소득세 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 및 지정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이 정책수단으로 사용되었

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기본세율

(6%∼45%)을 적용한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과 단기보유 양도자산 및 1세

대 다주택자 등은 기본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정

부는 2020년 이른바 7.10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안정화 대

책의 일환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에서 단

기 양도차익 환수의 강화, 다주택 중과세율의 인상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에 따라 2020년 8월 18일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년 미만 단기보유 주

택 등 양도소득세율이 <표 2>와 같이 개정되었다. 개정에 따라 단기보유 

양도자산은 60% 또는 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표 2> 단기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세율인상

 *자료: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표 3> 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율인상

 *자료: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구분 2021.5.31. 이전 양도 2021.6.1. 이후 양도

1년 미만 보유 40% 70%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기본세율 60%

구분
2021.5.31. 이전 양도 2021.6.1. 이후 양도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역무관

1년 미만 보유 50% 50% 70%

1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50% 60%



- 9 -

 분양권 양도소득의 세율은 1년미만 보유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분양

권을 양도하는 경우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구분 없이 60% 

또는 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2020년 8월 18일 「소득세법」개정에 따라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인상되었다. 기존 2주택자의 양도에 대하여 10%, 3주택이

상자에 대하여 20%의 추가세율이 적용되던 것이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는 각각 20%, 30%의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 중과세율의 개정내용은 <표 4>와 같다. 또한, 주택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해 왔으나,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도록 개정되

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인상의 시행시기도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에 맞추어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즉, 2020년 8월 18일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

하기 위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표 4>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자료: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다. 주택 증여 등에 대한 취득세 세율의 인상 

  취득세 세율은 과세대상 물건별, 취득의 유형별 및 납세의무자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과세대상 자산 중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상속으로 인

한 취득은 2.8%, 증여 등 상속 이외의 무상취득은 3.5%, 비영리사업자가 

증여 등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8%, 원시취득은 2.8%, 유

상승계취득은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분 2021.5.31. 이전 양도 2021.6.1. 이후 양도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 기본세율 + 20%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 기본세율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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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화 방안으로 주로 주택의 유상취득에 대

한 취득세 감면정책을 사용하여왔다. 즉, 경기상황에 따라 감면율을 증감 

또는 폐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택시장의 침체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택의 유상승계취득의 세율을 1%∼3%로 영구인하 

하였다. 

  이에 반하여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다주택자, 법인, 증여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였다. 2019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 시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

∼3%의 주택 유상거래 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도

록 하였다.10) 동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11)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0년 7.10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발

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이 또다시 개정되었다. 

동 개정에 따라 다주택자 및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와 증여를 통한 취득의 

취득세 세율을 인상하였다.12) 다주택자의 취득세 세율은 <표 5>와 같이 

조정대상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이외로 구분하고, 부동산 취득의 일반세율

(4%)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 또는 4배를 가산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

하도록 하였다. 

<표 5> 주택 유상취득의 취득세 세율

10)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1호, 동 개정규정은 표준세율을 4%로 하는 것이

다.

11) 「지방세법」 부칙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 제1조, 제3조.

12) 「지방세법」 제13조의 2, 동 개정규정은 제13조의 2를 신설하여 중과세 세율

로 규정하였다.

13) 4%+중과기준세율(2%)×2배.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3% 8%13) 12%14) 12%

조정대상지역 

이외
1%~3% 1%~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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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1%∼3%)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동산 취득의 일반세율(4%)에 중과기준세율(2%)에 4배를 곱한 세율을 가

산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법인이 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 지역이나 취득가액에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중과세 세

율(12%)이 적용된다. 

  한편, 주택의 상속이외 무상취득(증여 등) 시에도 중과세 세율이 적용되

도록 하였다. 2018년과 2020년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

상하였다. 이는 다주택자의 주택보유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기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를 유도하기 위함이었

다. 그러나 주택소유자들은 보유세 인상에 대응하는 절세전략의 선택에 따

라 증여를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증여 대신 양도를 유도하기 위하여 증

여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세율을 대폭 인상한 것이다. <표 6>과 같이 조정

대상지역 내에서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의 취득

세 세율은 개정전 3.5%에서 12%로 대폭 인상되었다.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다주택 취득, 법인의 취득 및 

증여취득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므로 2020년 8

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표 6> 주택 증여취득 시 취득세 세율

 

2. 선행연구

 증여는 세무전문가그룹 및 언론매체16)에서 절세전략으로서 자주 소개되

14) 4%+중과기준세율(2%)×4배.

15) 증여취득 취득세 세율 : 4%+중과기준세율(2%)×4배.

16) “다주택자 세금 중과 앞두고...강남구 아파트 증여 폭발”, 연합뉴스, 

구분 취득세 세율

조정지역 이외 3.5%

조정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미만 3.5%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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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다. 그러나 조세의 부담과 증여건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소수

에 불과하다. 주택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과 증여건수의 관계를 분석

한 연구는 박용일(1999), 정운오·박성욱·이성실(2008) 및 임상빈(2021)

이 있다. 

  먼저 박용일(1999)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상속공제에 대한 상대적 증여공제, 이자율의 변동 및 누진합산대상 증여가

액이 증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상속공제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증여공제가 증가할수록 증여는 증가하였다. 또한, 누적합

산대상 증여가액이 증가할수록 증여는 감소하였다.

  정운오·박성욱·이성실(2008)은 2001년 8월부터 2008년 4월까지의 월별

증여등기건수를 통해 당시 종합부동산세제의 도입이 부동산 증여를 촉진하

였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의 최초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부동산 증여가 유의적으로 증가

하였다. 이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제가 최초 시행되기 직전에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이 증여를 통해 조세부담을 줄였을 가능성을 보여준 다. 

  임상빈(2021)은 주택시장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증여거래의 증가 추세가 

주택시장 에 중요한 거래요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산 보유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상속이 아닌 증여거

래를 통해 세대 간에 부의 이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또한 주택 소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면서 동시에 높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방안으로 매매거래 보다 증여거래를 선택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의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절세전략으로 증여를 선택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

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Ⅲ. 가설설정 및 연구 설계

1. 연구가설 

20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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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다주택자 등의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주택의 증여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

율을 인상하였다. 이와 관련된 개정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주요 부동산 세제의 변화

구분 내  용
입법 

예고일
개정일 시행일

과세

기준일

종합

부동

산세

§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 소유 시(조정

지역 내 2주택 소유제외) 과세표준 구간

별 0.5%~ 2.7% 초과누진세율 적용 

§ 납세의무자가 3주택 소유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구간

별 0.6%~ 3.2% 초과누진세율 적용

2018년

7월 

31일

2018년 

12월 

31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6월 

1일

§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과세구간별로 

0.1%에서 0.3%의 소폭 인상

§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구간

별로 0.6%에서 2.8%의 대폭 인상

§ 법인이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는(조

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

외) 3%의 단일세율, 3주택 이상 소유 또

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

우에는 6%의 단일세율 적용(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규정 배제)

2020년

7월 

23일

2020년 

8월 

18일

2021년 

1월 1일

2021년 

6월 1일

양도

소득

세

§ 2년 미만 단기보유 양도자산은 60% 또는 

70%의 중과세율 적용

§ 분양권 양도소득의 세율은 1년 미만 보

유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2020년

7월 

28일

2020년 

8월 

18일

2021년 

6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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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두 차례 인상되었다. 그 첫 번

째 인상은 2018년 12월 31일의 개정이다. 동 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소

양도하는 경우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었

지만 개정세법에 따라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지역 구분 없이 60% 

또는 70% 중과세율 적용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 

중과세율은 기존 2주택자의 양도에 대하

여 10%, 3주택이상에 대하여 20%의 추가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2021년 6월 1일 양

도분부터는 각각 20%, 30%의 추가세율 

적용. 또한 주택수 계산 시 주택과 조합

원입주권을 포함해 왔지만 분양권도 주

택수에 포함되도록 개정

 주택 

증여 

등 

취득

세

§ 다주택자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조정

대상지역 이외로 구분하여 부동산 취득

의 일반세율 4%에 중과세기준세율 2%의 

2배 또는 4배를 가산하여 계산한 세율 

적용

§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

세율1%~3%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동산 취

득의 일반세율 4%에 중과세기준세율 2%

에 4배를 곱한 세율을 가산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취득 지역이나 취득가액에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중과세 12% 세율 

적용)

§ 조정지역 내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세 세율은 

3.5%에서 12%로 대폭 인상

2020년

7월 

24일

2020년 

8월 

12일

2020년 

8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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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였다.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제외)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부터 2.7%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납세의무자가 3주택을 소유하

거나 조정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구간별로 0.6%부터 

3.2%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17) 동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나 종합부동산세의 특성상 2019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주택을 소유하는 자부터 동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따라

서 다주택자가 인상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2019년 6

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거나 증여하여야 한다.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할 경우 이를 대응하기 위해 계속 보유, 양도, 증여 등의 절

세전략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 전망에 따라 계속 보유를 

선택한 소유자들은 보유세나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를 

고려할 것이다. 따라서 1차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초 적용되는 과세기준

일은 2019년 6월 1일이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

를 선택할 경우 2019년 5월 31일 이전에 증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

과 같이 가설1-1을 설정한다.

가설 1-1 :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 최초 과세기준일 직전 

주택의 증여건수는 증가한다.

  두 번째의 개정은 2020년 8월 18일의 개정이다. 동 개정에 따라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전에 비해 세율이 과세구간별로 0.1%에서 0.3% 

소폭 인상되었고,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 종전에 비해 과세구간별

로 세율이 0.6%에서 2.8% 대폭 인상되었다. 동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므로 종합부동산세의 특

성상 2021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주택을 소유하는 자부터 동 개정규정

이 적용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상하였다. 2020

17) 구「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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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8월 18일 「소득세법」개정에 따라 2년 미만의 단기보유 주택 등의 양

도소득세 세율이 인상되었으며, 규제지역내의 다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

율이 인상되었다. 개정 전에 2주택자의 양도에 대하여 10%, 3주택 이상에 

대하여 20%의 추가세율이 적용되던 것이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는 각각 20%와 30%의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2차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초 적용되는 과세기준일은 2021년 6

월 1일이다. 또한, 2020년 8월 18일 개정된 「소득세법」은 2021년 6월 1

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증가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

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를 선택할 경우, 2021년 5월 31일 이전

에 증여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설1-2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1-2 : 다주택자에 대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 및 양도소득세 

중과 최초 과세기준일 직전 주택의 증여건수는 증가한다.

  정부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세율의 인상과 더불어 

다주택자 및 법인사업자들의 주택 양도를 유도하고자 주택 증여에 대한 취

득세 세율을 대폭 인상하였다. 구체적으로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 및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증여를 통한 주

택의 취득 시 세율을 대폭 인상하였다.18) 이에 따라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취득에 대해서는 8% 또는 12%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조정

지역 내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개정 전 3.5%에서 12%로 대폭 인상되었다. 동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2일

부터 시행된다. 

  증여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게 되면서 증여를 고려하는 소유자들은 

취득세의 중과세가 시행되기 전에 증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

로 주택의 증여취득에 대한 증가되는 취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증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설2를 다음과 같이 설

18) 「지방세법」 제13조의 2, 동 개정규정은 제13조의 2를 신설하여 중과세 세율

로 규정하였다.



- 17 -

정한다.

가설 2 :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직전 주택의 증여건수는 증가한

다.

2. 연구설계 

가. 표본선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2010년 1월부터 2021년까지 17개 광

역시도의 월별 증여등기건수이다.19)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통계시스템에서 

주택거래 중 단독, 다가구의 동수와 아파트, 연립, 그리고 다세대의 호수

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법원의 등기정보광장의 증여등기건수는 증여 건

수의 증감을 관찰하기 가장 적절한 자료이나 집합건물과 토지, 건물로 합

산되어 있어 주택만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부

동산원의 자료를 부동산 증여건수로 간주하여 분석한다.

  한편, 실증분석 모형의 통제변수인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는 2010년 1월

부터 2021년까지 월별 주택가격지수이며, 2019년 1월부터 개편된 표본으로 

조사되어 표본수가 확대되었다. 또 다른 통제변수인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10년 1월부터 2021년까지 17개 광역시도의 예금취급기관의 지역 및 월별 

주택담보대출규모이다.20) 다만, 2012년 9월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 통계가 

추가됨에 따라 그동안 충남(연기군 전체, 공주시 일부) 및 충북(청원군 일

부) 지역에 포함되었던 일부 지역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앞의 두 변수뿐만 아니라 CD금리(91일물), 종합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 변수는 모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19) 한국부동산원(https://www.reb.or.kr/)을 통해 입수한 세종자치시의 자료는 

2012년 7월부터 존재한다.

20) 시·도별 구분은 취급점포 소재지 기준이며, 2017년 2월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은 서울지역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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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월별 전국 주택거래규모 및 연별 전국 지역내총생산21) 통계는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근거한다. 

나. 연구모형  

  본 연구의 실증모형은 아래 식 (1)의 회귀분석모형이다.

          

            

      

여기서, GIFTi,t = i지역, t월의 전체 부동산 증여등기건수(단위:동(호)수, 

1,000㎡)

CRA(1,2,3)i,t = 2019.6.1 직전 1,2,3개월은 1, 아니면 0

CRB(1,2,3)i,t= 2021.6.1 직전 1,2,3개월은 1, 아니면 0

AT(1,2,3)i,t = 2020.8.1 직전 1,2,3개월은 1, 아니면 0

ESTATEi,t = i지역, t월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의 자연로그 값(단

위:2021.6=100)

HOUSTi,t = i지역, t월의 전국 주택거래 규모의 자연로그 값(단위:동(호)

수)

MGi,t = i지역, t월의 전국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자연로그 값(단위:십억원)

INTt = t월의 CD금리의 자연로그 값(91일물)(단위 :연%)

KOSPIt = t월의 종합주가지수의 자연로그 값(단위:100)

GRDPi,t = i지역, t년의 전국 지역내총생산의 자연로그 값(단위:십억원)

PPIt = t월의 생산자물가지수의 자연로그 값(단위:2015=100) 

CPIt = t월의 소비자물가지수의 자연로그 값(단위:2020=100) 

εi,t = 잔차항

21)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을 통해 입수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자료는 

2013년 충남북에서 분리됨에 따라 2013년부터 자료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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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변수 GIFT는 17개 광역시도에 소재한 부동산의 월별 증여등기건수로 

전체(수도권 또는 비수도권 소재) 부동산증여건수의 대용치이고 주요 관심

변수인 CRA, CRB, AT는 <표 7>의 부동산 세제 변화에서 제시된 세 가지 주

요 분석대상 사건들로서 더미변수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CRA는 가설 1-1을 검증하기 위한 변수이다. 

이는 2018년 12월 31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이 발표된 

이후, 2019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과세기준일인 2019년 6월 1일 

직전 1개월, 직전 2개월, 직전 3개월에 해당하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진

다. 또한, CRB는 가설 1-2을 검증하기 위한 변수이다. 이는 2020년 8월 18

일 7.10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이 인상된 이후 실질적으로 최초 적용되

는 2021년 6월 1일 직전 1개월, 직전 2개월, 직전 3개월에 해당하면 1, 아

니면 0의 값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AT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변수로 

주택 증여취득에 대한 세율이 인상된 이후인 2020년 8월 1일 직전 1개월, 

직전 2개월, 직전 3개월에 해당하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22) 이렇

게 직전 1개월, 직전 2개월, 직전 3개월을 각각 분석하는 이유는 다른 세

제정책과의 혼합효과(compounding effect)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특히 위

의 세 더미변수를 1로 코우딩한 기간에서는 모두 증여가 증가할 것으로 기

대되므로 세 변수의 계수부호는 모두 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은 주요 관심변수인 CRA, CRB, AT에 대한 조사기간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준다.

 <그림 1> 주요 관심변수별 조사기간

22) 원래 8월 12일 시행이 기준이나 증여 데이터는 월별 데이터 단위이기 때문에 

8월 1일 직전 1개월, 직전 2개월,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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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통제변수는 정운오·박성욱·이성실(2008)의 논문에서 ESTATE, 

HOUST 변수를 참고하였고, 정운오·박성욱(2009)의 논문에서 KOSPI, GRDP 

변수를 반영한다. 또한, 임상빈·차승민(2018) 논문을 참고하여 INT, MG, 

PPI, CPI 변수를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시장변수로 주택매매가격종

합지수(ESTATE)와 전국 주택거래규모(HOUST)가 있으며, 부동산 관련 금융

정책 변수로 전국 주택담보대출 규모(MG)를 포함한다. 또한, 금융자산 관

련 변수인 CD금리 91일물(INT) 및 종합주가지수(KOSPI)를 통제변수로 사용

한다. 그리고 거시경제적인 통제변수로 지역내총생산(GRDP)과 생산자물가

지수(PPI) 및 소비자물가지수(CPI)를 포함한다. 이러한 8가지 통제변수는 

모두 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로그를 적용한 값을 사용한다. 

  먼저 부동산시장의 경기와 연관된 주택매매가격종합지수(ESTATE)를 포함

한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늘어나

므로 부동산 소유자들은 양도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증여는 증가할 것이고 통제변수 ESTATE

은 양(＋)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제변수 중 전국 주택거래규모(HOUST)는 전국 주거용 부동산 양

CRA = 1 AT = 1 CRB = 1

2018 2019 2020 2021

12.31 종부세 개정
2019.1.1. 시행

2019.6.1. 과세기준일

8.18 종부세 개정
2021.1.1. 시행

2021.6.1. 과세기준일

8.12 증여취득세율
인상
2020.8.12 시행

8.18 
양도소득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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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거래의 규모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거래 규모가 많아질수록 

시장이 활성화되어 증여거래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동산의 

양도거래는 공급량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동산시장의 공급량 증

가는 전반적인 증여거래를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HOUST 통제

변수는 양(＋)의 부호로 기대된다. 

  한편, 2018년 대출 규제 중심의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임대보증금

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자녀 등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부담부 증여’가 어려워졌다. 그리고 대출규제 강화에 따라 서울지역의 

주택 증여는 줄고, 서울 이외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

타났다.23) 이러한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은 부동산 증여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금융정책을 강화하면 주택담보대출규모는 감소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통제변수인 전국 주택담보대출규모(MG)가 감소하면 증여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제변수 MG의 계수값은 양(+)로 예상된

다.

  식 (1)에 포함된 또 다른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금융자산과 관련된 CD금

리 91일물(INT)과 종합주가지수(KOSPI)가 있다. 먼저 금리가 상승하면 전

반적인 자산시장이 침체되고 이에 따라 주택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증여거

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INT의 회귀계수는 음(-)으로 예상된

다. 반면, 종합주가지수가 높으면 부동산 자산시장이 전반적으로 과열되어 

증여거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KOSPI의 회귀계수는 양(+)으로 예상

된다.

  또한 지역내총생산은 각 시도별로 경제활동으로 인해 부가가치가 얼마나 

발생되었는지 나타내는 경제지표이므로 지역내총생산(GRDP)이 클수록 증여

거래도 늘어날 것이므로 GRDP의 회귀계수값은 양(+)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GRDP는 월별 자료를 구할 수 없어서 연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외에 다

른 통제변수들은 모두 월별자료를 사용한다. 그리고 거시경제적인 통제변

수로 도매물가지수에 해당하는 생산자물가지수(PPI)의 예상부호는 양(+)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비율로 나타낸 

23) “대출 규제에.. 주택 증여 서울 줄고 지방 늘고”, 이투데이, 201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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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지수(CPI)의 부호는 음(-)으로 예상된다. 

 

Ⅳ.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8>에 제시한다. 식 

(1)의 종속변수인 17개 광역시도의 월별 평균증여등기건수(GIFT)는 2,414

건이다. 

<표 8> 기술통계량

 주1) 위의 표본은 월별 전국 증여등기건수이며 분석기간은 2010년부터 2021년까

지이다.

 주2) 통계분석 시 통제변수는 자연로그 값을 사용하였으나 기술통계량은 원 값

(raw variable)을 제시한다.

 분석기간 동안 월별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ESTATE)는 전국 평균 88.84이

며, 월별 주택거래 규모(HOUST)는 전국 평균 7,360.07, 월별 주택담보대출 

Variable N Mean Std Min Q1 Median Q3 Max

GIFTi,t 2,414 431.30 520.83 0.00 18.00 182.00 285.00 460.00

ESTATEi,t 2,414 88.84 9.95 63.50 63.50 82.60 90.10 96.90

HOUSTi,t 2,414 7,360.07 7,892.07 733.00 733.00 3,331.00 4,730.50 7,923.00

MGi,t 2,414 24,477.0
2

41,050.7
3 679.90 679.90 4,349.00 8,115.65 19,549.6

0

INTt 2,414 2.02 0.84 0.63 0.63 1.43 1.71 2.66

KOSPIt 2,414 2,145.05 353.39 1,648.30 1,648.30 1,944.24 2,023.41 2,210.20

GRDPi,t 2,414 102,776.
68

114,414.
51 9,262.00 9,262.00 41,675.0

0
69,301.0

0
101,258.

00

PPIt 2,414 103.28 3.29 96.88 96.88 100.96 103.47 104.93

CPIt 2,414 95.47 4.45 85.52 85.52 92.73 95.31 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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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MG)는 전국 평균 24,477.02으로 나타난다. 또한, 월별 평균 CD금리 

91일물(INT)는 2.02, 월별 평균 종합주가지수(KOSPI)는 2,145.05로 나타난

다. 그리고 연별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평균 102,776.68, 월별 평균 

생산자물가지수(PPI)는 103.28, 월별 평균 소비자물가지수(CPI)는 95.47로 

나타난다.

2. 회귀분석결과 

  본 연구는 실증모형 식 (1)을 검증하기 위하여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과 음이항회귀분석(Negative Binomial Regression) 방법을 

모두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최소자승법은 종속변수가 연속

변수인 것을 가정한 분석방법이므로 본 연구와 같이 종속변수가 증여등기

건수로 이산변수인 경우에는 계량경제학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자승법과 음이항회귀분석 방

법을 둘 다 사용하여 분석한다(Rock et al. 2001 Greene 2003). 다음의 

<표 9>는 직전 1개월, <표 10>은 직전 2개월, 그리고 <표 11>은 직전 3개

월에 대한 각각의 회귀분석결과이다.

<표 9> 직전 1개월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Variable
OLS Negative Binomial

β t-value β Chi-sq

INTERCEPT -9475.181 -7.12 *** -12.159 84.50***

CRA1 62.854 0.76 0.169 4.17**

CRB1 12.080 0.14 0.072 0.73

AT1 528.196 6.28 *** 0.423 25.50***

ESTATE -278.599 -3.35 *** 1.651 349.01***

HOUST 194.984 10.51 *** 0.513 6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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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변수의 정의

GIFTi,t = i지역, t월의 전체 부동산 증여등기건수(단위:동(호)수, 1,000㎡)

CRA1i,t = 2019.6.1 직전 1개월은 1, 아니면 0

CRB1i,t= 2021.6.1 직전 1개월은 1, 아니면 0

AT1i,t = 2020.8.1 직전 1개월은 1, 아니면 0

ESTATEi,t = i지역, t월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의 자연로그 값(단위:2021.6=100)

HOUSTi,t = i지역, t월의 전국 주택거래 규모의 자연로그 값(단위:동(호)수)

MGi,t = i지역, t월의 전국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자연로그 값(단위:십억원)

INTt = t월의 CD금리의 자연로그 값(91일물)(단위 :연%)

KOSPIt = t월의 종합주가지수의 자연로그 값(단위:100)

GRDPi,t = i지역, t년의 전국 지역내총생산의 자연로그 값(단위:십억원)

PPIt = t월의 생산자물가지수의 자연로그 값(단위:2015=100) 

CPIt = t월의 소비자물가지수의 자연로그 값(단위:2020=100) 

주2) 계수 옆의 수치는 각 변수별 회귀계수의 t-값과 Chi-Square 값임.

주3)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

주4) 2010년 1월부터 2021년까지 144개월 간 월별 전국 자료를 표본으로 사용하였

으므로 표본수는 2,414개임.

<표 10> 직전 2개월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MG 31.922 2.40 ** 0.001 0.00

INT -227.765 -6.36 *** -0.254 52.51***

KOSPI -112.247 -1.13 -0.258 6.76***

GRDP 220.182 12.43 *** 0.384 416.03***

PPI 1178.071 3.40 *** 0.860 6.05**

CPI 499.444 1.59 -0.010 0.00

F-값 316.84   

Adj.R2 0.590

N of obs. 2,414 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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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아래 이외의 변수 정의는 <표 9>와 동일

CRA2i,t = 2019.6.1 직전 2개월은 1, 아니면 0

CRB2i,t = 2021.6.1 직전 2개월은 1, 아니면 0

AT2i,t = 2020.8.1 직전 2개월은 1, 아니면 0

<표 11> 직전 3개월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Variable
OLS Negative Binomial

β t-value β Chi-sq

INTERCEPT -9326.471 -6.95*** -11.911 80.28***

CRA2 77.129 1.30 0.173 8.53***

CRB2 108.547 1.74* 0.134 4.64**

AT2 213.371 3.41*** 0.178 8.26***

ESTATE -273.459 -3.27*** 1.657 349.80***

HOUST 199.559 10.67*** 0.519 703.96***

MG 30.904 2.31** 0.000 0.00

INT -232.257 -6.19*** -0.266 53.39***

KOSPI -151.670 -1.48 -0.313 9.46***

GRDP 217.670 12.22*** 0.381 406.53***

PPI 1203.306 3.39*** 0.940 6.98***

CPI 502.243 1.56 -0.058 0.03

F-값 311.56   

Adj.R2 0.586

N of obs. 2,414 2,414

Variable
OLS Negative Binomial

β t-value β Chi-sq

INTERCEPT -9073.166 -6.75*** -11.535 75.66***



- 26 -

주1) 아래 이외의 변수 정의는 <표 9>와 동일

CRA3i,t = 2019.6.1 직전 3개월은 1, 아니면 0

CRB3i,t = 2021.6.1 직전 3개월은 1, 아니면 0

AT3i,t = 2020.8.1 직전 3개월은 1, 아니면 0

 먼저 가설 1-1의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 최초 과세기준

일인 2019년 6월 1일 직전 1개월, 직전 2개월, 직전 3개월(CRA1, CRA2, 

CRA3) 각각의 기간에 증여가 증가하였는지 조사한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

면 음이항회귀분석 결과 모두 증여가 유의하게 증가하며, 최소자승법 결과

에서는 2019년 6월 1일 직전 3개월(CRA3) 기간에만 증여가 증가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이 최초과세기준일 직전 3개

월의 전체 증여등기건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소

자승법 결과에서 직전 1개월(CRA1) 및 직전 2개월(CRA2)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2018년 12월 31일「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이 상대적으로 소폭이었

CRA3 91.167 1.86* 0.188 14.70***

CRB3 183.419 3.49*** 0.205 15.45***

AT3 165.479 3.14*** 0.163 9.71***

ESTATE -269.415 -3.23*** 1.659 353.72***

HOUST 203.126 10.90*** 0.523 721.77***

MG 30.131 2.26** -0.002 0.01

INT -222.628 -5.77*** -0.255 46.54***

KOSPI -167.196 -1.58 -0.325 9.64***

GRDP 215.588 12.13*** 0.379 406.31***

PPI 1142.316 3.18*** 0.864 5.81**

CPI 528.696 1.63 -0.048 0.02

F-값 313.48 0.108

Adj.R2 0.588

N of obs. 2,414 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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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후의 2020년 8월 18일 개정과 비교해 볼 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

득세 중과세율 인상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여

가 절세수단으로서 크게 유효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달리 가설 1-2의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대폭 인상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이 인상되고 최초 시행되는 과세기준일인 2021

년 6월 1일 직전 1개월, 직전 2개월, 직전 3개월(CRB1, CRB2, CRB3) 각각

의 기간 동안 증여가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직전 1개

월을 제외하고, 직전 2개월 및 직전 3개월에서 증여가 유의하게 증가한다. 

특히 직전 2개월에서 최소자승법의 결과는 10% 수준에서, 음이항회귀분석

의 결과는 5% 수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직전 3개월에서는 최소자

승법과 음이항회귀분석의 결과 모두 증여가 1% 수준에서 증가하여 가장 결

과가 잘 나타난다. 이는 동 세법 개정 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대폭 인

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도 동시에 

인상되어 증여등기건수를 증가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직전 1개월(CRB1)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매년 4월 30일

에 주택가격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지므로 미리 증여를 하였기 때문으로 추

정된다.

  다음으로 가설 2에 따라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을 살펴보기 위

해 2020년 8월 1일 직전 1개월, 직전 2개월, 직전 3개월(AT1, AT2, AT3) 

각각의 기간에 증여가 증가하였는지 조사한 실증분석결과는 모두 1% 수준

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를 중과세함에 따라 더욱 커진 취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2020년 8월 1

일 직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원래 8월 12일 시행이 

기준이므로 8월 11일 직전으로 분석해야 하지만 증여 데이터는 월별 데이

터 단위이기에 8월 1일을 기준으로 삼고 해석한 것이다.

 한편 통제변수인 주택매매가격종합지수(ESTATE)를 살펴보면 최소자승법 

분석결과와 달리 음이항회귀분석의 결과에서 증여등기건수와 직전 1개월, 

직전 2개월, 직전 3개월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난

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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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소유자들은 양도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부동

산 가격이 높을수록 증여가 증가한다고 예측한 대로 결과가 나타난다. 반

면에, 또 다른 부동산 시장변수인 전국 주택거래규모(HOUST)는 주거용 부

동산 거래가 많아질수록 시장이 활성화되어 증여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

상한 대로 증여등기건수와 직전 1개월, 직전 2개월, 직전 3개월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인다.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 변수인 전국 주택담보대출 규모(MG)는 음이항회귀

분석 결과와 달리 최소자승법의 결과에서만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이 나타난다. 이는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이 강화되면 주택담보대출규모

가 감소하여 증여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나타난

다. 금융자산 관련 변수인 CD금리 91일물(INT)도 금리가 상승하면 전반적

으로 자산시장이 침체되고 주택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증여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것과 마찬가지로 증여등기건수와 직전 1개월, 직전 2개월, 

직전 3개월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결과가 나타난다. 다만, 종

합주가지수(KOSPI)는 최소자승법의 결과에서는 유의하지 않지만 음이항회

귀분석 결과에서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난다. 이는 종

합주가지수가 높으면 시중자금이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이전되기에 증

여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대로 일부 분석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거시경제적 변수인 지역내총생산(GRDP)이 클수록 증여거래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한 대로 증여등기건수와 직전 1개월, 직전 2개월, 직전 3개

월 모두 1% 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인다. 마찬가지로 도매물

가지수에 해당하는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예상대로 증여등기건수와 직전 

1개월, 직전 2개월, 직전 3개월 모두 1% 또는 5% 수준에서 유의적인 양(+)

의 관계가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부동산시장의 가격 및 공급의 증가와 대출과 CD금리, 그리

고 지역내총생산과 생산자물가지수 모두 증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을 알 수 있다. 다만, 나머지 통제변수인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음이항회

귀분석 결과와 최소자승법의 결과에서 모두 증여등기건수와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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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분석 : 수도권 및 비수도권 증여에 대한 음이항회귀분

석결과 

  주요 분석에서는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17개 광역시도의 월별증여등기건

수(GIFT)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추가분석에서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으로 나누어 검증한다.24) 이때 식 (2)의 종속변수인 수도권의 월별 평균

증여등기건수(MP)는 432건이며, 비수도권의 월별 평균증여등기건수(NMP)는 

1,982건이다. 또한 기존 식(1)의 ESTATE, HOUST, MG, GRDP 대신 식 (2)에

서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종합지수[MESTATE(NMESTATE)]와 

주택거래 규모[MHOUST(NMHOUST)], 주택담보대출 규모[MMG(NMMG)], 그리고 

지역내총생산[MGRDP(NMGRDP)]으로 변환하여 검증하며, 그 이외는 식 (1)과 

동일하다. 

            
            

            

        

<표 12> 수도권 및 비수도권 증여에 대한 음이항회귀분석결과(직전 1개월)

              

               

             

24) 주요 분석에서는 최소자승법과 음이항회귀분석 두 방법의 결과를 이용하였지

만 추가분석에서는 명료성을 위해 음이항회귀분석결과만 보고한다. 

Variable
수도권 비수도권

β Chi-sq β Chi-sq

INTERCEPT -24.506 74.91*** -10.709 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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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변수의 정의

MPi,t(NMP)i,t = t월의 수도권(비수도권) 부동산 증여등기건수(단위: 동(호)수)

CRA1i,t = 2019.6.1 직전 1개월은 1, 아니면 0

CRB1i,t = 2021.6.1 직전 1개월은 1, 아니면 0

AT1i,t = 2020.8.1 직전 1개월은 1, 아니면 0

MHOUSTi,t(NMHOUST)i,t = t월의 수도권(비수도권) 주택거래 규모의 자연로그 값(단

위: 동(호)수)

MMGi,t(NMMGi,t) = t월의 수도권(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자연로그 값(단위: 

십억원)

MGRDPi,t(NMGRDPi,t) = t월의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의 자연로그 값(단위: 

백만원)

주2) 계수 옆의 수치는 각 변수별 회귀계수의 Chi-Square 값임.

주3)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

<표 13> 수도권 및 비수도권 증여에 대한 음이항회귀분석결과(직전 2개월)

              

               

               

CRA1 0.037 0.07 0.196 4.57**

CRB1 -0.005 0.00 0.099 1.12

AT1 0.612 18.46*** 0.342 13.56***

ESTATE 3.566 94.55*** 1.731 323.49***

MHOUST(NMHOUST) 0.565 223.06*** 0.568 589.03***

MMG(NMMG) 0.089 0.27 -0.064 13.73***

INT -0.166 5.98** -0.222 32.34***

KOSPI -0.642 13.96*** -0.214 3.77*

MGRDP(NMGRDP) 0.432 6.43** 0.295 199.98***

PPI 1.634 6.69*** 0.373 0.93

CPI 0.231 0.18 0.244 0.45

N of obs. 432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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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아래 이외의 변수 정의는 <표 12>와 동일

CRA2i,t = 2019.6.1 직전 2개월은 1, 아니면 0

CRB2i,t = 2021.6.1 직전 2개월은 1, 아니면 0

AT2i,t = 2020.8.1 직전 2개월은 1, 아니면 0

<표 14> 수도권 및 비수도권 증여에 대한 음이항회귀분석결과(직전 3개월)

              

               

               

Variable
수도권 비수도권

β Chi-sq β Chi-sq

INTERCEPT -23.795 68.38*** -10.540 48.94***

CRA2 0.163 2.51 0.168 6.54**

CRB2 0.096 0.81 0.147 4.54**

AT2 0.265 6.19** 0.135 3.82*

ESTATE 3.517 89.34*** 1.736 324.25***

MHOUST(NMHOUST) 0.573 221.65*** 0.574 596.74***

MMG(NMMG) 0.108 0.39 -0.065 14.37***

INT -0.192 7.36*** -0.233 32.75***

KOSPI -0.702 15.59*** -0.269 5.64**

MGRDP(NMGRDP) 0.409 5.59** 0.292 195.05***

PPI 1.801 7.65*** 0.440 1.25

CPI 0.055 0.01 0.229 0.38

N of obs. 432 1,982

Variable
수도권 비수도권

β Chi-sq β Chi-sq

INTERCEPT -22.921 66.69*** -10.250 46.35***

CRA3 0.193 5.33** 0.178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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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아래 이외의 변수 정의는 <표 12>와 동일

CRA3i,t = 2019.6.1 직전 3개월은 1, 아니면 0

CRB3i,t = 2021.6.1 직전 3개월은 1, 아니면 0

AT3i,t = 2020.8.1 직전 3개월은 1, 아니면 0

  식 (2)에 따라 직전 1개월, 직전 2개월, 직전 3개월에 대한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증여에 대한 음이항회귀분석 결과는 위의 <표 12>, <표 13>, 

<표 14>에 제시한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 최초 

과세기준일인 2019년 6월 1일 직전 1개월, 직전 2개월, 직전 3개월(CRA1, 

CRA2, CRA3)의 각각의 기간에 증여가 증가하였는지 조사한 실증분석결과, 

직전 1개월(CRA1), 직전 2개월(CRA2)의 기간에는 수도권에서 유의한 증가

가 나타나지 않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여건수가 증가한다. 이는 표본에

서 비수도권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비수도권 증여의 유의한 

결과가 전체 증여의 결과에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증여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 주택의 공시가격은 대부분 6

억원 이하이므로 증여세 부담 없이도 배우자에게 증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부동산이 다주택자의 증여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추측된다.

CRB3 0.331 14.06*** 0.180 9.62***

AT3 0.269 9.32*** 0.119 4.19**

ESTATE 3.458 90.16*** 1.740 327.62***

MHOUST(NMHOUST) 0.569 227.56*** 0.578 611.62***

MMG(NMMG) 0.108 0.41 -0.067 15.22***

INT -0.160 5.15** -0.227 29.68***

KOSPI -0.729 16.59*** -0.279 5.74**

MGRDP(NMGRDP) 0.411 5.92** 0.290 193.14***

PPI 1.543 5.75** 0.407 1.05

CPI 0.223 0.16 0.211 0.32

N of obs. 432 1,982



- 33 -

 반면, 2019년 6월 1일 직전 3개월(CRA3) 기간에는 주요 분석결과와 질적

으로 유사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증여가 유의하게 증가한다. 그러므

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이 최초과세기준일 직전 3개월

의 전체(수도권 또는 비수도권 소재) 증여등기건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인상 최초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직전 1개월(CRB1)의 

기간 동안 증여가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는 주요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2021년 6월 1일 직전 2개월(CRB2)의 기간 동안에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여가 증가하였고, 직전 3개월(CRB3)의 기간 동안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증여가 유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다주택자에 대한 강화된 종합부

동산세 세율인상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인상이 최초과세기준일 직전 3

개월의 전체(수도권 또는 비수도권 소재) 증여등기건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요 분석과 마찬가지로 직전 1개월이 유의하게 나

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매년 4월 30일에 주택가격에 대한 공시가 이루

어지기 때문에 미리 증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세율인상, 즉 2020년 8월 1일25) 직

전 1개월, 직전 2개월, 직전 3개월의 기간에 증여가 증가하였는지 조사한 

실증분석결과(AT1, AT2, AT3)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주요 분석결과와 질적으로 유사하며, 특히 

취득세율 인상 직전 1개월 기간에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로 

결과가 가장 유의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지방세법」개정과정이 촉박하게 

진행됨에 따라 충분한 입법예고기간 없이 시행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한편 통제변수의 음이항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식 (2)의 수도권 및 비수

도권의 주택매매가격종합지수[MESTATE(NMESTATE)]와 주택거래 규모

[MHOUST(NMHOUST)]는  식 (1)의 실증결과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및 비수도

25) 동 개정의 시행시기는 2020년 8월 12일이나 분석의 편의상 2020년 8월 1일 이

전의 월별증여건수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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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직전 1개월, 직전 2개월, 직전 3개월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하게 증

가한 결과가 나타난다. 금융자산 관련 변수인 CD금리 91일물(INT)의 경우

도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직전 1개월, 직전 2개월, 직전 3개월 모두 1% 또

는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결과가 나타난다. 다만, 종합주가지수

(KOSPI)는 비수도권의 직전 1개월을 제외하고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직전 

1개월, 직전 2개월, 직전 3개월 모두 1% 또는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결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거시경제 변수인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지역내총

생산[MGRDP(NMGRDP)]과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직전 1개월, 직전 2개월, 

직전 3개월 모두 1% 또는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결과가 나타나 주요 

분석과 질적으로 유사하다. 다만, 생산자물가지수(PPI)는 비수도권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모[MMG(NMMG)]의 경우 주요 분석결과와 달리 비수도권에서 직전 1개월, 

직전 2개월, 직전 3개월 모두 1%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나며, 

수도권에서는 양(+)의 값이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부동

산시장의 가격 및 공급의 증가와 CD금리와 종합주가지수, 지역내총생산 모

두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증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생산자물가지수의 경우는 수도권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비

수도권에서만 증여등기건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주택의 소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담

증가에 대처하는 절세전략으로서 증여를 선택하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부동산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주택 증여

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이 시행되기 직전에 주택의 증여건수가 증가하는지

를 검증한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 최초 과세기준일인 2019년 

6월 1일 직전 1개월(CRA1), 직전 2개월(CRA2), 직전 3개월(CRA3)의 기간에 

증여가 증가하는지 조사한 가설1-1의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음이항회귀



- 35 -

분석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으로 증여가 모두 유

의하게 증가하지만 최소자승법 결과에서는 2019년 6월 1일 직전 3개월

(CRA3) 기간에서만 증여가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당시 

개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이 상대적으로 소폭이었

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이 동시에 인상되지 않은 영향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2020년 8월 18일 개정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강화된 종합부동

산세 세율인상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인상 최초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직전 1개월(CRB1), 직전 2개월(CRB2), 직전 3개월(CRB3)의 기간 

동안 증여가 증가하는지에 대한 가설1-2의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직전 1개

월에서만 유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었고 직전 2개월(CRB2)과 직전 3개월

(CRB3) 기간에는 최소자승법과 음이항회귀분석의 결과 모두 증여가 유의적

으로 증가한다. 이는 당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대폭 인상되었고 양도소득

세의 중과세 세율이 동시에 인상된 영향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주택을 증여로 취득

하는 경우에 취득세 세율이 대폭 인상되었다. 이에 취득세율이 인상된 

2020년 8월 1일 직전 1개월(AT1), 직전 2개월(AT2), 직전 3개월(AT3)의 기

간에서는 모두 증여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상된 취득세 세율

의 부담으로 인해 미리 증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수도권 및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주요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증여등기건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2019년 6월 1일 직전 1개

월(CRA1) 및 직전 2개월(CRA2), 그리고 2021년 6월 1일 직전 2개월(CRB2)

의 기간에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여가 증가한다. 이는 비수도권 주택의 

공시가격은 대부분 6억원 이하라 증여세 부담 없이도 배우자에게 증여가 

가능하므로 나온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세율

인상 직전 1개월(AT1), 직전 2개월(AT2), 직전 3개월(AT3)의 기간 모두 주

요 분석결과와 질적으로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주택소유자들은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절세전략으로 증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양도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세수단을 동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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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조세수단을 이용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

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기대했던 정책효과를 유도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세법안을 입안할 때 납세자들의 반응을 

미리 예측하여 입법취지에 가장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

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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